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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關係의 민주화는 對外정책결정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 
이 아니다. 대외정책의 결정내용이나 형태는 內政에 있어서의 통치방식 
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내정이 경직화되어 있는 독재정치체제에서 
外交정책결청과정이 민주화되어 있는 경우는 없올 것이다. 대외정책결 
정과정이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국내정치체제도 민주적일 것이다. 따라 
* 著者는 外交청책결청과갱에 대한 이해흘 돕고 情報흘 수집하기 위해 다음 
의 A土률과 인터뷰률 가졌다. 인터뷰는 1978년 3월 25일부터 同年 5월 15 
일까치 행해졌다. 인터뷰는 대개 1"'3시간 청도 걸렸다. 著者와 인터뷰에 
응한 A士률과는 훌훌가 륙청 m報의 충처로서 그들융 구체척으로 지묵하 
지 않으며 , 그률의 말융 直接的~로 引用하지 않는다는 原則的 슴意가 이 
루어졌다. 인터뷰의 대상 A챙률은 그률의 職位， 훌앓， 인터뷰의 용이성 
풍에 기초하여 선갱되었다. 그률은 다용의 순서로 인터뷰에 웅했다. 尹河
훌， 짧一永， 張偉敎， 吳世應， 金炳薰， 禹炳奎， 樓寧百， 康仁德， 威秉春，
金쩔元， 李東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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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內政의 정책결청과정과 민주화와 외교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정비례하는 함수관계에 놓여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國際關係의 
민주화는 한 국가의 對外청책에서 표출되는 것이라기보다 그 나라의 정 
책결정과청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 갱책자체는 전혀 다른 커준에서 評
1賣되는 것이다. 정치체제의 성격이나 정책작성과청과 관계없이 모든 국 
가의 외교청책은 개념이 모호한 國家利益이란 揮據툴에 의하여 결정되 
는 것이다. 일반적￡로 특청한 국가의 국가이익 개념은 어느 청도 그 
국가의 政治文化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올 것이다. 
韓國의 경우 대외청책의 민주화， 혹은 외교갱책결청과정의 민주화란 
개념은 생소한 개념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의 민주화는 곧 외 
교정책결갱과정의 민주화롤 뭇하는 것이다. 외교청책결청과청의 민주화 
는 外交의 大쨌化를 의미한다. 外交의 大聚化란， 외교청책결정과정이 
개방되어 一般國民의 與論과 사회 諸기관과 집단의 의사가 반영됩을 뭇 
하는것이다. 외교의 민주화가 일반국민이나 政黨둥과 같은 사회 제집단 
의 직접적인 정책결청의 참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外交정 
책의 立案과 執行에는 주된 임무와 책임올 져야 하는 것이지만 청부는 
多元化된 의사전달의 통로를 수용하여야 한다. 즉 外交協商의 창구는 
정부이지만 외교정책과 協商의 내용은 많은 통로를 통하여 入力되는 情
報와 異論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大韓民國 정부수립 이후 불행히도 外交의 민주화를 논할 껴회는 거의 
없었다. 言論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국민여폰의 순환이 보장된 
경우가 없었던 것이다. 짧은 기간이나마 張敏 내각의 재임기간동안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커가 형성되었A나 혼란스러웠고 청부가 정부다 
운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붕괴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外交의 민주화를 논하고 이를 위한 정부기구롤 改編·調整할 여유와 
시간이 없었다. 따라서 李承顧청권이나 朴正熙청권과 全斗煥정권과 같 
은 독재정권하에서는 外交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를 심각하게 討議하고 
企劃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하였던 것이다. 이 운제가 활발하게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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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끼는 제 6 공화국 이후의 새로운 현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외‘ 
청책결청과정의 민주화는 정치체계의 개펀만으로 성취될 수 없A며 야 
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外交實鷹들을 포함하는 行政홈價體系의 혁신。l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외정책결청과갱의 어느 영역이 민주화되어야 할 것인지흘 검로하키 
위하여 韓國의 外交결청과청올 살펴보기로 한다. 이예 執權기간이 가장 
걸었고 또 중요한 대외청책결청을 가장 많이 하였던 제 3， 4공화국 대외 
정책 결청과청올 검토하기로 한다. 朴청권만을 논하는 이유 중 가장 중 
요한 것은 이 시기에 비로소 외교청책결청과청이 어느청도 체계화되었 
기 때문이 다. 따라서 朴청권올 非民主的 청권의 모렐로 보고 제 3， 4공 
화국의 외교갱책과갱에서 수청 ·개혐되어야 할 챔들올 열거하고 제 6 공 
화국의 채택하여야 할 민주척인 대외갱책결청과정의 새로운 모텔을 담 
색하고자 한다. 
1. 朴政홈의 性格
朴正熙 대통령下에서의 政治體制의 변천은 1950年代의 청치적 실패와 
효과적인 통치를 수행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의 軍事 쿠데타는 단기간의 민주경험을 종식시켰다. 얼마동안 
‘군사재건 최고회의’에 의한 統治期를 거쳐， 박정회를 중심무로 하는 
쿠데타 세력은 1963년의 선거에서 民主共和黨의 집권을 이룩했다. 공화 
당에 의한 政府體系는 강력한 대통령제의 復活이었으며， 이 제도는 대 
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총리와 장관을 엄연할 수 있는 것이었다. 單院
制로 構成된 國會도 문을 열었다. 비록 권력구조나 政府 부처간의 권력 
배분은 나중의 관습·실행 ·개현 풍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때 
의 정부의 기본 骨格은 오늘날에도 존속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제도는대규모적인 憲法修正의 塵物이었다. 1972, 
년에 채택된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無制限 연임을 可能케 했다. 憲法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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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주요한 변화는 대 통령 選出方式의 변화였다. 이 에 따라， 대 
통령은 國民들이 뽑은 鏡一主體國民會훌훌에서 간접척으로 선출되게 되었 
다. 대통령의 權限올 크게 강화하려는 현저한 변화의 하나가 바로 현법 
53條의 신설이었다. 이 條項에 따라 박대통령은 “국내 • 국제 문제， 국 
방 • 경제 • 재청 • 사법 문제동을 포함한 國政 全般에 대한 긴급조치권을 
발통할 수 있는"1) 권한을 부여 받았다. 그리 고 역 시 이 條項에 따라， 
大鏡領은 一定 期間 동안， 국민의 自由와 樓利롤 제한할 수도 있게 되 
었다. 국회의원의 構成과 選出方式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국회 
의원의 2/3는 6年의 임기가 보장되는 국민의 보통 • 직접 • 비밀 선거로 
選出하지만，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나머지 1/3은 대통령의 추천에 따 
라 統-主體國民會議에서 選出되도록 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박대 통령 의 體制는 고도로 중앙접 권화되 고 관료주의척 이 며 , 脫政治化된 
體制었다. 
n. 政훌決定過種의 主훌 行짧홈 
어떤 政府의 政策 決定의 單位를 밝혀내는 것만A로써 외교정책 결정 
의 過種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이같은 점은 한국의 경우에도 마 
찬가치 인데 그 이 유로는 한국의 홉統的 및 近代的 價{直톨톰과 實際롤 들 
수 있다. 그험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올 알려면 우리는 행위자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1. 大統짧 執務훌 
여느 대통령 중심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정부권력 位階의 頂上에 
있었다.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第一의 책임 
을 진다.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여러 스태표의 補뾰를 받는다. 가장 측 
1) 유신헌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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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스태표는 비서실장과 7명의 고위 비서관들인데， 이들은 首席補住
官이 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비서실은 수석 비서관의 지 
휘하에 있으며， 업무에 따라 나뉘어져 있고， 수석비서관은 비서실장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비서실은 대통령의 공관인 청와대內에 위 
치하고 있A며， 수석비서관들의 사무실은 맡은 업무에 따라 변호가 매 
걱져 있다. 예블 을면， 정무 제 l 수석비서관은 外交問題를 포함한 政務
-般에 관한 事項을 관장하며 , 政務 제 2 수석 비 서 관은 地方政治와 기 
타의 사항을 관장한다. 經濟分野에도 두 명의 수석 비서관이 있는데， 
경제 제 l 수석비서관은 經濟問題 一般을 관장하며， 경제 제 2 수석비서 
관은 重I業과 방위 산업 을 관장한다. 
비서실장은 모든 情報를 취합 • 정리하고 대통령의 主정보채널로서 활 
동한다. 여러 수석비서관들 중에서도， 외교정책 결정과정을 극도로 중 
앙집중화 하기 위하여 정무 제 1 수석 비서관과 비서실장이 外交政策 정 
보를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古하고 있는 듯하다 2) 비서실장下의 
수석비서관들은 各 부처의 활동 사항을 관장한다. 또， 비서실장은 各
부처로부터 報告되는 모든 情報를 관장하고， 대통령과의 面談올 원하는 
자들을 선별한다. 
비서실 以外에도 대통령을 補佑하는 사람들로서 特別補뾰官들을 들수 
있다. 이들은 수석비서관들과는 상당히 다른 직책을 갖고 있었다. 이들 
은 대개 7"-' 10명 線인데， 수석비서관들과는 달리 그 機能이 明白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개 이들 중에서 2"'3名은 長官級이며， 나머지는 
次官級이다. 국제문제에 관련된 특별보좌관은 대개 장관급 l名， 차관급 
l명이다. 또 한명의 장관급 특별보좌관이 국방문제를 당당하며， 기타의 
특별보좌관들은 경제， 문화， 법률， 교육 운제 등을 담당한다. 
특별보좌관들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권한 
2) Gregory F.T. Winn, Korea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Structure (Honolulu: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1976), p.10. 
114 륙정 : 한국政治 民主化의 方向연구 
을 갖고 있지 않￡며，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特補들은 대체로 대통령의 자문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능은 구 
분되어 있지만， 집단으로 활동한다. 國際問題를 담당하는 특별보좌관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外交政策 문제에 대해 助言한 
다. 때때로 그들은 집단적S로 휴윤 個A的A로 대통령에게 政策方向을 
제시하기도 한다. 장관급 특별보좌관은 여타 부처의 장관과 여당인 共
和黨의 主훌당직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여한다. 이 회의는 청와대에 
서 열리곤 했었다. 이와같은 특별한 업무 이외에도 정책결정이나 청책 
자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들도 수행해야 하는 자리가 특별보좌관 
이다. 그들은 강연올 하기도 하고 國內外의 學術 및 非學術會議에 참석 
하기도 한다. 
엄격히 말하자연， 국제문제담당 특별보좌관이 외교정책 수립에 미치 
는 영향력은 일반적무로 추측되는 만큼 대단하지는 않다. 國際問題 특 
보의 권한이나 역할에 대한 요해는 그를 美國 대통령의 안보담당 보좌 
관과 동일시함A로써 생겨난 듯하다. 예를 들연 브레진스키 박사는 국 
가안보회의의 一員이고 국제정세에 관해 매일 30분간의 정례보고를 대 
통령에게 했￡며， 언제든지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立場이었다 3) 이에 
반해， 한국의 國際問題 담당 특보는 대통령과 자주 만날 기회를 갖지 
옷했다. 백악관의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정책결정자도 아니고 정책자 
문역도 아니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은 대통령에게 아이디어와 통찰 
력을 제공하곤 했다. 
W. 團훌安숲保障훌훌훌 
대통령 집무실올 제외한다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政策決定 피라맛의 
最上層部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회의는 大統領， 國務總理， 外
3) U.S. News & World Report CMay 22,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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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 • 內務 • 財務 • 國防長宜 • 中央情報部長 • 대통령 비서실장￡로 구성펀 
다. 대통령은 이 회의의 議長이며， 이 회의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報
告된 情報를 취합하고， 政策代案들이 충돌할 째는 그것을 調整하는 역 
할올 담당한다. 미 국의 國家安保會議를 모방해 서 만든 이 회 의 는 安保
政策形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회 
의는 결국 灌청책결정기구일 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政策은 궁 
극적A로 대통령이 決定하기 때문이다 4) 이같은 제한된 역할에도 불구 
하고 몇몇의 성원은 대통령의 친밀한 자문역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는데， 이때의 활동은 주간 定例會議와 대통령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둥 
을 통해 이루어진다. 
V. 外鏡部
외교 정책결청과갱에서 外務部의 역할은 다소 요호하다고 할 수 있다. 
公式的무로는 外務部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기대될 
수 있올 것이다. 사실 外務部內에서는 自身의 외교정책결정기능을 向上
시키기 위하여 再組熾， 充員， 細究活動 퉁 다양한 努力이 계속되어 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內部의 관찰자들은 외무부의 영향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어면 사람들은 外交政策 결정과정에서 外務部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느끼고 있ξL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역할이 보잘것 없다고 
말하고 있다 5) 
이러한 異見들은 ‘政策’이라는 用語에 대한 개념이 다흑기 때문에 생 
겨난 듯하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요한 外交政
策上의 문제가 外務部에 의해서 形成·決定되는 것은 아니다. 外務部는 
애일 매일의 국제문제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또 外務部는 外交
4) Se-Jin Kim, “ National Government and Politics in South Korea," in 
Se-Jin Kim and Chang-hyun Cho, eds. , Governmeηt and PoUtics 01 
Korea, p_ 72. 
5) Winn, Korean Foreign Policy Decisioπ-making，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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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의 형성과 집행에 있어서 어느 기관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국내 정치문제와 중복되는 영역， 특히 國家安保， 政治安定， 경 
제계획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뭇한다. 
구조상 外務部는 147B 의 局과 하나의 없究院으로 나눠 어 있다 6) 1978 
년을 기준으로， 外務部의 職員수는 980名이 었￡며， 約 480명의 인원이 
81개 국가에 배 치 되 어 있다. 外務部 長官은 1Á의 次官과 2Á의 차관보 
-정무담당， 경제담당 各 1명 -의 보좌를 받는다. 外務部에서 일반적 
인 政策形成의 과정은 실무자級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政策 구상은 대 
개 局長級 이상의 高位 결정권자로부터 비롯된다. 기타의 정책구상은 
국장급 이하의 직원과 기타의 부처， 청와대 등즈L로부터 비릇된다. 이론 
상， 우리는 정씌형성과청을 발의， 수정， 구체화 및 최종결정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7) 
그러나 실제적￡로 이러한 단계 구분은 애매한 형펀이다. 왜냐하면 
이같은 구분된 단계를 차례로 거치는 정책구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적인 관료제下에서 특히 그러하다. 전형적인 한국의 
관료들은 양극적인 행태를 동시에 갖고 있다. 관료들은 어떤 때에는 절 
차를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독창적인 의견의 창출을 저해한다. 또 어 
떤 때에는 매우 수동적이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망각해 버리며， 특히 
기다의 강력한 부서나 部內의 영향력있는 인물로부터 정책구상이 제키 
되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대체로， 일상적인 外交政策決定의 대부분은 外務部에서 비훗된다. 그 
러나， 國家安保라는 심각한 문제와 관련되는 外交政策은 국가안전보장 
회의나 대통령의 자문역들(外務長官， 國防長官， 中央情報部長， 대통령 
6) 地城局 : 亞洲局， 美~}jj局， 歐ìJfl局， 阿 • 中東局
엽우별 : 국제기구 • 조약局， 情報文化局， ~엎濟局， 國際무역 • 영사 • 교민局 
연구 및 行政 : 기 획 관리 실， 공보관실， 감사관질， 문서 담당관실， 외 교안보 
연구원. w部용 목록~， (서울 : 외무부， 1977) , pp.1"-'21 , 창조. 
7) Kurt London, The Making 0/ Foreigη Policy: East and West (Phila. 
delphia: Lippincott, 1965), 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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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의 회의에서 다루어진다. 이 두 회의의 案件은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에 의해 준비된다. 한펀， 外務部내의 가장 중요한 모임의 하나는 
各局의 活動을 협의 ·조정하는 일일 局長會議이다. 이 모임은 정상업무 
가 시작되기 한시간 前에 시작되며 보통 1"'2시간 가량 계속된다. 1979 
년의 경우에는 이 모임이 한주일에 3번씩-月， 水， 金요일-열렸었다. 
장관이 참석할 경우에는 그가 회의를 주재하지만 보통은 次官이 이 회 
의를 주재한다. 
이 局長會議의 활용은 長官에게 달려있다. 金東祚 외무장관이 이 회 
의를 무시해 버리기 전에도 이 회의를 중요하게 생각한 長官은 별로 없 
었다. 이 회의를 여는 목적은 다양한 政策構想을 청취한다는 것이었￡ 
나，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에 이 회의에서는 各局間의 활 
동을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때로는 자유토론이 벨어지기도 하 
였다. 
외무부의 훈련 및 연구담당 부서는 外交安保冊究院이다. 外交安保빠 
究院長은 국장회의에 참석하였￡며， 이 연구원은 맑究部와 訓練部로 나 
뒤어 있다. 그러나， 政策돼究에서 차지하는 연구원의 역할은 體系的이 
지 못했다. 
同 연구원은 1970년 12월부터 이전의 명칭이던 外交맑究院 대신에 현 
재의 명칭올 사용해 왔다. 명칭을 변경한 까닭은 내부조직을 변경했기 
때문이었다 B) 이 연구원의 재정비는 청와대의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까닭은 청와대의 관리들이 이 연구원을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휘 • 갇독 
下에 두기를 원했커 때문이었다. 청와대의 관리들이 이같은 생각을 하 
게 된 까닭은， 대 통령 특별보좌관실이 자체의 陽究陣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연구원이 자신의 치원조직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는 이 연구원이 정무제 1 首席 비서관실에 부속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 
8) Ii'외 교안보연구원.!I (서 울 : 외 무부 외 교안보연구원， n.d.) , pp.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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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청와대 陣容의 확충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커 
때 문이 었다. 게 다가， 대 통령 은 外交政策의 構想은 外務部에 서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결국， 연구원의 재정비는 14명의 敎授級맑究官職을 신설하고， 10名외 
연구원을 없究部내에 설치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또한 지원 스 
태프의 數도 증가했A며， 예산도 100만 달러 가량 증액되었고 연구 활 
동도 활발해졌다. 그렇지만 정책 형성에 대한 연구원의 기여도가 현저 
히 신장된 것은 아니 었다. 연구원이 자신의 中 • 長期 政策맑究結果를 
政策에 반영시키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까닭이 있었다. 
첫째는 낮은 生옳性 및 연구원의 정책건의가 한국의 국내외 現實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며， 둘째로 外務部뼈이 연구원올 자신의 一部
로 여기기를 꺼려했다는 첨이다. 
한국의 外交政策決定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外交政
策의 흙究와 실제 政策形成간에 연관성 이 약하다는 점 이 다. 位階中心的
인 대부분의 體制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經濟에서의 몇몇 分野를 
예외로 친다면) 뤘구究結果를 통한 集團的 지식이 政策形成 및 決定에 별 
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에는 전통적으로 관료와 학자들간의 制
度的 경계심과 個A的 반목으로부터 생겨난 反知性的 펀견이 존재해 왔 
다. 이 러 한 경 쟁 심 의 극단적 인 例를 外交安保맑究院의 1978년도 據算을 
둘러싼 갈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외무부장관은 연구원의 예산안 
을 삭감 조정했다(이 예산안은 後에 국회 外務分科위원회에 의해서 부 
분적으로 회복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연구원은 외무부의 한 
構成部分이라기 보다는 ‘제도적 孤兒’였다고 할 수 있다. 
1978년에 연구원장과 연구부장이 새로 부엄함에 따라서， 연구원은 보 
다 큰 차극을 받았고 외무부와 보다 나은 업무협조관계를 맺게 된 것￡ 
로 보인다. 이 연구원의 1978년과 1979년은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보고 
서의 數라는 면에서 볼 때는 生훌的인 해였다. 이 무렵에는 정책연구의 
方向과 대 안도 새 로이 形成되 었다. 1979년에 상당한 규모의 본부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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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Á.員과 도서관을 확대함에 따라 이 연구원의 장래는 훨씬 밝아졌 
다. 그러나 이 연구원의 청책연구 結果가 얼마만큼이나 活用될 것인가 
는 여전히 의운으로 남아있다. 
VI. 政治A 뭘 園흩 
外交政策의 決定過程에 서 국회 가 행 하는 역 할을 정 확히 요사하기 는 
쉽지 않다. 國會는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곳은 아니었a며， 기껏해야 직 
접 • 간접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도 維
新憲法의 퉁장과 더불어 사라졌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청책결청과정에 
서의 국회 및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過少評價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국 
회의 구성은 꽤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연 議員들의 상당수가 
집권 공화당이나 정부 부처에 대해 영향력을 갖고 있는 前職 장관， 將
星， 학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의 몇 명은 영향력있는 외교정책 결청 
자들과 공식 • 비공식 접촉을 유지하기도 하며， 해때로 이들은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異論이나 국제문제를 담당하는 특별보좌관들보다도 더많 
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9) 또한 집권 共和黨의 정책조청위원회는 
행정부와 立法府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政策案을 지지 
하고 法案의 통과를 용이 하게 하기 도 한다. 그러 나 주목해 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국회가 헌법 75조에 따라 정책발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會測에 의 해 立案된 外交政策案은 아직 없었다는 점 이 다 10) 이 같은 
9) 유재 대 , “韓國의 外交政策決定과 國홉의 參與 樓홉I'l，" W立法調흉月 報~(19
73, 11) p.93. 
美國 등의 西歐 民主主義 국가들과는 달리 , 韓國에 서 는 集團 충섬 의 政治
活動이 별로 없다. 헌법의 非常推置에 관한 條文은 단체교섭권， 정회 • 컬 
사의 樓利 등 집단 압력행위에 대해 여려가지의 제채를 가하고 있다. 전용 
척으로， 韓國의 利益集團은 뚫制 옹호껴이었으며， 外交갱책과 관련된 그들 
의 행동이나 영향력은 보잘 것 없었다. 많은 組熾들은 對內外的 危複예마 
다 政府를 지원해 왔다. 이들 중 중요한 團빠로는， 全趣聯， 商I會훌훌所， 
賢易協會，fE獅軍人會 기 타 勞動團앓 퉁이 었다. 
10) Ibid. ,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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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행정부에 대한 國會의 종속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빈번한 立法活動을 통해 外交政策을 펴나가 
야 할 필요를 느껄 정도의 世界的 彈國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7名으로 구성된 外務委員會의 정당별 분포는 민주공화당 6명， 維政
會 6名， 제 l 야당인 新民黨 4名， 무소속 l명 이 다. 新民黨 출신의 4名을 
제외한 13명은 정부를 支持하는 측이다. 이 위원회가 여타의 위원회보 
다 상대적으로 特權的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자리는 아 
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의 외교정책에 대한 영향은 美 上院등과 같이 
강력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 外務委의 成員을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專門的 교육을 받았거나 풍부한 經驗
을 지닌 外交問題 專門家는 少數이다. 외무위원회에서의 토론의 대부분 
은 事前에 여 • 야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되며， 따라서 토론은 이미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국한된다. 하나 이 위원회에서의 토론은 때때 
로 熱氣흘 떠키도 하는데， 그 까닭은 야당의원들이 事前合議된 사항 以
外의 外交政策問題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거의 
대 다수의 외 무위 成員들이 정 부의 外交政策을 支持하는 뚜렷 한 경 향이 
있었다. 이와같이 委員會의 당연한 기능이 마비됨으로 인해서 政策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여지는 그만큼 축소되었다. 게다가 特別會議가 소집 
되지 않는 한， 同 위원회의 會期는 年間 40일에 불과했다. 
다음의 3가지 주된 요인 때문에 外務委員會의 지난 엽적들이 그렇게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3가지 要因이 란 첫째 憲法的 制限， 둘째 
執行 위주의 性格을 띤 정부， 셋째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固有 기능을 
회복하려는 意志가 결여되었음을 소홀히 여겼다는 점이다. 
외무위원회는 예산문제에 관해서 다소의 영향력을 지녔을 뿐， 외교정 
책의 수립과정에는 실제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예 
즐 들면， 大使를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同意나 자문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조약을 비준하는 데에도 단지 단순과반수만을 펼요로 했기 때문에 
政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조약안을 國會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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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務委員會도 중요한 조직안의 통과를 저지한 적이 없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行政中心的이고 독단적인 한국 정부가 외교정책 문제에 대해서 
의회지도자들과 公式的으로 의논하는 적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행정부 
가 어떤 행동을 취하키 전에 외무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던 일은 십여 
년 전에 한번 있었던 바， 그것은 1964년에 북한을 외교적으로 인정한 
모리타니아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제재를 가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政府가 外交政策에 관한 情報를 다품에 있어서 보여주는 비밀주의가 
외무위원회가 외교정책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마치지 옷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예를 들면， 외무위원회의 위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외무 
부 관리들의 同 위원회에서의 답변이 국내외의 신문의 내용보다도 실속 
이 없다고 비판을 하곤 했다 11) 이같은 비판의 원인은 관리들이 의회를 
업신여기는 태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외교정책에 
관련된 情報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비밀주의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행 
정부와 의회간에 뜨거운 論爭을 불러일A킬 지도 모르는 情報를 제공함 
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공칙자는 없키 때문이다. 공직자들 
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 매우 민감하며， 따라서 그들은 안전 위주의 
직무수행을 하는 펀이다. 마지막으로는， 다소 이상하게 보일지 모흑지 
만 외무위원회가 1968년 이래로 한차례의 청문회를 연 적도 없고， 자체 
의 政策 맑究活動을 벌인 척도 없다는 사실이다. 朴대통령 시대의 後半
期 15년 동안에 열렸던 유일한 공개청문회는 1967년에 열린 바 있는 國
土統一院 설렵에 관한 청운회었다. 
최 근 國會의 주요관심 사의 하나는 의 원들의 ‘議員外交’ 活動이 다. 의 
원외교란 의원들이 외국 의원틀과의 접촉을 통해 戰業外交官들외 外交
活動을 補完하고， 그럼으로써 韓國의 安保 문제를 친선국에 소개하고 
그들의 지지를 유도하며 아울러 그들과의 이해 증진을 이룩하려는 활동 
이라고 할 수 있다. 建國 初期부터 外務委員會 의원들을 포함한 많은 
11) Ibid. ,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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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 왔다. 의원외교가 나름대로의 有用性올 
지닌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의원 “外遊”의 구실을 해왔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의원외교를 벌일 째에 의원들은 소속 위원회별로 그룹을 形
成하고， 이 그룹은 다시 4"-'10名의 의원으로 구성된 小그룹A로 나란다 
이 의원외교 담당자들은 세계 各地를 방문하며， 귀국 후에는 報告書와 
政策案올 제출한다 12) 이때 제출되는 보고서는 해외 교포의 지위에 관 
한 문제에서부터 한국의 정치체제나 상품수출 능력 둥에 대해 “그릇된 
情報를 갖고 있는” 유력인사의 초청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 
루고 있다. 議員外交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한 측면은 外國 의원들의 
招請올 확장하는 일이었다. 
vn. 훌홉 뭘 :w:門흉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外交政策 形成에 어느 정도의 공헌을 하 
고 있는지를 評價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에서는 政策이 관련된 영역 
에서의 학자들의 活動이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이 政府에 얼 
마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란 특히 어려운 문제이다. 
이같은 비밀이 생겨나는 이유의 하나는 政策昭究에 관여하는 학자들이 
자신들의 政府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자신들이 동료나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렴에도 불구하고 
朴대통령 시철에 많은 학자들이 외교청책에 관련된 部處나 연구단체， 
예 컨대 外交安保 없究院(外務部 소속) 국제 문제 연구소(中央情報部의 부 
속 기관) 국로통일원둥과 연계를 맺고 있었다. 이밖에도 多數의 大學부 
절 연구소와 民間맑究 단체들이 있었다. 한펀 國防部는 國防大學院과 
국가안보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合參本部도 용역연구 이외에 
스스로가 liff究活動을 수행하기 도 했다. 
12) 예흘 들어 『중동 • 유럽에 대한 맑究報告홈.!I (국회외무위원회， 1968), pp.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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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맑究團體들은 常任 연구원과 엄직원과 더불어 용역계약에 따라 
채용하는 연구원을 거느리고 있었다. 학자들의 政策에 연관된 연구는 
대개 용역연구나 정책건의의 形式을 매고 있었다. 이러한 간접적인 쫓 
與양상에 대 한 짧l外가 바로 國務總理室에 부속되 어 있는 “評價敎授團”
이었다. 이 명가교수단은 수십명의 사회과학 계통의 학자들로 구성되었 
고 年 4회에 걸쳐 국무총리와 회합을 가졌다. 또 때로는 대통령도 이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명가교수단의 구성원중에서 外交政策에 대한 
專門家는 3"'4名에 불과했￡며， 이 평가교수단이 한국의 外交政策에 어 
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이 평가교수단 
은 外交政策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濟經政策에 대한 評價分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펀 용역연구의 경우에도 그것을 떠맡은 학자가 보 
다 충실하게 입 안 • 조정 된 중 • 장기 外交政策 결정 에 이 바지 하겠다는 
진지한 생각을 갖고 연구를 맡았다면， 정책결정자들도 그 연구 결과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韓國의 外交政策決定過種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책형성과정에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기를 
꺼리는 전반척인 현상이다. 이같은 反知性的 펀견은 행정부내에 두루 퍼 
져 있으며 때때로 표면화되는 잠재적 갈동을 조장하고 있다. 이 갈동은 
일방척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관료들은 전문가들의 정책형성과정에의 
참여를 부청척으로 보고 있￡며， 또한 전문가들윤 관료들을 경멸했다. 
표면상 학자들은 어느 정도 존경 • 경외의 대상이었￡나， 현실적으로 政
策決定者들은 학자를 權力政治의 現實로부터 유리된 비생산적 存在， 훼 
방꾼， 패배주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매우 역젤척인 일이지만， 관료들과 달리 政治지도자들은 정 
책에 관한 情報와 평가에 있어서 專門家들에게 依存하고 있었다. 각료 
중에는 대개 3"'4名의 전직교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통령 비서진에는 
多數의 전직교수가 포함되어 있었a며， 특히 특별한 補佑官 자격￡로 
일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들 전직 교수들 중의 몇명은 最高ül. 청책결정 
자로 成功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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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經담당 특별보좌관을 歷任한 南惠祐써를 들 수 있다. 한펀 외교정책 
분야에서는 睡美大使와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을 歷任한 威秉春써를 제외 
한다면， 학자들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면， 政府에 참여한 학자들은 불행하게도 學問世界에 남아있는 과거 
의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대체로 3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일단 官界에 진출하면 학자들도 現체제의 정책을 
강력하고도 거리낌없이 변호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관계에 
진출한 학자들이 외 부로부터 자문을 구할 만큼의 권력 을 갖고 있지 못 
하며，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그같은 행위가 경쟁자나 상관으로부터 오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 셋째， 그들이 스스로를 最上의 專門家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 
이 上官에게 인기없는 정책을 진언하는 것을 가로막는 韓國의 政治的
분위기와 관료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자출신 관료의 경칙된 자 
세가 바로 그들과 학자들간의 격의없는 코뮤니케이션을 가로막는 장애 
물이었다. 
물론 책임의 일부분은 학자들에게도 있다. 최근까지 한국의 국제정치 
학자들은 대개가 일본 • 한국에서 교육받은 이들이었으며， 이들은 대개 
4년제 대학 以上의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최근 보다 월등한 
교육을 받은 社會科學者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韓國의 大學은 敎育과 맑 
究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느정도 충요한 핍究를 
長期間에 결쳐 재정지원할 만한 핍究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말전이 큰 결실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才能있는 젊은 학자들이 
대중창지나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데 時間과 努力을 허비하는 사태가 
벨어졌다. 시사적인 문제를 열섬히 파악하고 이것을 大왔에게 해절하는 
데 전념함으로써 유능한 젊은 學者들이 컬럽니스트化하기도 했다. 게다 
가， 이 학자들의 단기 용역연구를 떠맡으려는 性向과 그들이 세심한 주 
의없이 發表한 짧究結果들 때문에， 그틀의 학문적 生훌性은 좋은 평판 
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政府와 학자들간의 信賴性의 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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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게 되었다. 그러나 政府와 學者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根本的인 운제 
는 政策決定者들이 교수들의 見解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는점이다. 
우리는 國際關係 分野에서 영향력있는 民間%究所나 대학부설 연구소 
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이들 연구소들 중에서 내세울 만큼의 기부금 
을 받고 있는 연구소는 거의 없다. 外交政策 문제를 연구하는 50여개의 
연구소 중에서 多少의 기부금올 받고 있고， 상당한 연구자료즐 갖추고 
있는 유일한 연구소는 고려대학교의 亞細亞問題짧究所이다. 그러나 이 
亞맑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아시아학을 연구하는 곳이며 국제둔제와 외 
교정책 연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상항을 종 
합해 볼 때， 朴대통령 時代의 한국에는 專門家와 政策決定者을이 政策
討論이나 意見交換을 나눌만한 독립적인 “썽크탱크”가 存左하지 않았었 
다고 말할 수 있다. 
VIII. 훌훌論과 룸論 
여론은 한국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일반척으로 重훨한 投害U을 해요지는 
않았으나， 때때로 특정의 問題에 대해서는 영향릭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朴대통령 시대에 여론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컸던 3가지 외 
교정책上의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65년도의 韓日 國交 正常化 조약， 둘 
째는 65년도의 한국군 越南 파견， 셋째는 77년에 발표되고 80 1건대에 추 
진될 예정이던 뾰韓美軍의 단계적 철수의 문제였다. 韓日 國交 正常化
條約문제를 제외하면， 여흔은 대체로 政府를 지지해왔다. 또 주한미地 
上軍의 철수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했었다 13) 한펀 보다 덜 重要한 운 
제에 대한 여론을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韓日 國交 正常化 문제의 경 
우， 여흔의 반대까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꺾지는 못했지만 대다수가 이 
13) Youngnok Koo, “The Conduct of Foreign Affairs," ín Edward Reynolds 
Wríght, ed. , Koreaη Politics 찌 Traπsition pp.2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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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조약에 반대했었다 141 중요한 外交政策의 決定올 반드시 성사시 
켜야 할 경우， 강력하고 행정중심척인 청부는 여흔에 구애됨이 없이 자 
신의 업장을 관철시켜왔다. 
보다 럴 중요한 外交政策 이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顧論보다는 
‘뒷공론’이 존재해왔다. 이같은 ‘뒷공론’은 신문 • 잡지에 글을 기고하 
거나 TV. 라디오에 출연하는 지식인들에 의해 제기되곤 했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발언의 내용은 대통령 緊急提置(특히 위와 같은 경우에는 
1977년에 발효된 긴급조치 9호)나기타의 法令·規則등에 의해 制限되 
었다. 이러한 擔置 둥을 통해서 대통령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일시 
적a로 유보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록 言論보다는 政府가 購論을 
이끌어 나가며 한국의 大聚媒體가 나름의 펀견을 갖고 있어 여본을 제 
대로 대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매스 미디어는 어떤 이슈에 대 
한 대중의 반대을 측정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구이며 아울러 國民과 政
府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끈일 것이다. 
1X. 政農決定의 過程과 大統짧의 짧홉u 
技術的인 관점에서는 해외에 파견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수되는 모 
든 外交政策 情報와 外務部內에서 수집되는 情報는 秘密로 취급된다. 
送 • 受信 정보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는 어떤 규정이나 상급자의 감독 
때문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방어척인 행위이며 자발적 
인 성격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이같은 비띨주의는 자기방어적인 擬
制로서의 측면 이외에， 外交政策에 관련된 決定 單位들간의 지나친 경 
쟁의 결과라는 측면도 아울려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정책 문제와 관련 
하여 部處間의 경쟁이나 구획화를 낳는 상항 또한 비밀주의의 한 요인 
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관찰한 한 美國A은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1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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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決定 單位 또는 部盧간의 갱쟁은 청보의 누락 또는 중복이라는 심각한 
問題를 낳을 수 있다. 일반껴으로 鏡爭은 部處의 구획화률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部處는 대흥령의 빼心을 끌기 위한 鏡爭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 
인다. 따라서 가장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情報률 제약하고 操作하는 경향 
이 있다. 결국 특갱한 政策방향으로 思考가 집중되어 가는 것 잘다 15) 
위의 묘사는 꼭 한국 관료들의 행태라기 보다는 모든 나라들의 관료 
행태를 상당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韓國의 관료들간의 경쟁은 민 
주적 혹은 半민주적 국가 관료들간의 聽爭 보다도 첨예한 것 같다. 이 
같은 과도한 경쟁의 결과로는 情報의 엄청난 누락 및 중복과 자료수집 
에 있어서의 낭비와 획일성을 들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外交政
策 문제에서 創意的인 思考가 첨차 소멸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첨들은，Á.事管理 및 行政에 있어서 能力， 效率性， 客觀性 보다는 
충성심과 신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韓國社會의 전통에 의해서 더욱 복 
잡해지고 있다. 
확실히， 한국은 外交政策올 決定하는 지챔이 될 만한 엄격한 운영원 
칙을 갖고 있지 옷하다. 그래도 비교적 이에 근접한 것으로는 6-23 2f'--
和範一 宣言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통령의 외교정책 指針올 들 수 있다. 
韓國 外交政策의 기본원칙과 指針을 담고 있는 이 효言의 全文은 다음 
과 같다 16) 
(1) 祖國의 ZF和缺一은 우리 민쭉의 至上課題이다. 우리는 이률 성취하키 위 
한 모든 노력융 계속 청주한다. 
(2) 한반도의 ZF和는 반드시 維持되 어 야 하며 南~t.은 서 로 內政에 간섭 하 
지 않￡며 침 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 는 南北共同훌明에 업 각한 南北훨話의 具빠的 成果률 위 하여 誠.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農和와 園際協力에 도움이 펀다면 北韓이 우리와 갇이 國際
機흙에 參與하는 것올 反훨하지 않는다. 
15) Winn, Korea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21. 
16) 재수록된 내용올 『國際빼係맑究~ (1973, 10), pp.208~209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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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國際聯合의 多數회원국의 뜻이라띤 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체 
하에서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 
는 국제연합 加入前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회의에서의 “韓國問
題” 討議에 北韓측과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6) *韓民國은 互惠:zp:等의 原則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 
리와 理念과 體制플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촉구한다 
(7) 大韓民國對外政策은 평화선련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友행을과의 많存 
유대관계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영한다. ) 
大統領의 宣言이 外交政策의 細部事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선 
언은 韓國의 外交政策을 입안·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권위있는 指
針의 역 할을 해 왔다. 간단히 말해 , 韓國의 外交政策은 6.23 효言의 內
容 및 ‘精神’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질적 으로는 6.23 宣言은 한국의 外交政策의 자세 를 개 략적 으로 표 
현한 것이다. 이 宣言의 실체는 한국이 國際環境의 현실에 척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경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宜言은 소수의 결정자 
들에 의해서 창안된 것도 아니며 어떤 한가지 사고의 반영물도 아니다. 
예 를 들연， 南韓이 남북한 동시 U.N. 加入을 반대 하지 않겠다는 것 
은 매우 중요한 政策的 변화의 하나이다. 南北韓이 U.N.이나 여타의 國
際機構에 동시 가입하는 문제는 냥한이 지난 25년간 반대해 온 문제이 
다. 이 러 한 政策的 轉換은 U.N. 會員國構成의 변화와 총회 에 서 의 韓國
問題에 대한 투표 양상의 변화에 크게 기인한다. U.N.에서 토의된 韓國
問題의 議題는 다음과 같다. 南北韓의 一方 혹은 양측 代表團의 초청 문 
제 , 韓國의 zp:和統-에 대 한 決議案， U.N. 한국위 원 단(UNTCOK)의 해 
체 문제， 外國軍澈收의 문제 둥이었다. 위의 4가지 문제에 대해， U.N. 
總會는 南韓의 입장을 지지해 왔었으나， U.N. 회원국의 增加와 더불어 
이 지지가 점차 약화되었다. 60年代 初까지만 해도， 美國의 支援을 받는 
南韓으로서는 U.N. 총회가 그다지 힘겨운 戰場은 아니었다. 그러나 阿
·亞 會員國의 급격한 증가와 東西對決 양상의 변화로 인해 총회에서의 
授票 양상도 많이 변화했다. 이 두 要素는 韓園의 外交政策에 커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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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마쳤다. 
상당수의 學者을은 국제정치 動態의 변화플 인식하고， U.N. 총회에서 
남북한 同時加入을 제 의 함으로써 韓國問題에 관해 서 主導樓을 쥐 는 可
能性융 주장 • 탑색하기도 했다. 비록 이같은 주장이 공개적으로 이루어 
지치는 않았지만， 많은 學者와 言論A들은 U.N. 總會에서 轉國問題에 
대한 南韓의 경직된 자세가 앞으로는 통하키 어려우리라고 우려했던 것 
이다 17) 
이와 같은 정책입안은 U.N.에서의 남한의 태도변화라는 측면 이외에 
도， 1971년에 시 작된 以來로 지 지 부진한 狀態에 있는 南北對話를 활성 
화시켜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같은 新外交
政策의 目標도 1972년 10월의 維新이라고 하는 國內政治의 급격한 변동 
으로 인해서 오히려 遊效果만을 내게 되었고， 결국 南과 北의 對話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韓國의 日常的인 外交政策 決定의 대 부분은 外務部에 서 이 루어 진다. 
한 內部者의 평가에 따르면， 韓國의 외교정책결정의 약 80%는외무부에 
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정책案이 실무자선에서 말의되는 적은 별로 없 
고， 政策案의 70"-'80%는 局長級을 포함한 部內의 고위 관리 들에 의 해 서 
마련된다. 朴 대통령 시절에 한국 外交政策決定의 大部分올 外務部에서 
행했다는 주장은 日常的인 政策決定도 넓게 보아서 ‘政策決定’에 포함 
된다고 보는 견해에 기초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이 
들은 일상적인 行政的·政策的 決定이 엄격한 의미의 外交政策決定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外交政策決定이 외무부 관리들에 
17) 기록을 살펴보연， 朴 대통령은 外務長官을 통해서 “中共의 世界무대에의 
풍장과 훌훌國外交政策에의 영향”이라는 맑究에 착수할 것율 1971년 1월에 
지 시 했다. 당시 崔圭夏 外務部 長官은 이 흘 外交맑究院(지 금의 外交安뿜맑 
究院)에 맡겼다. 著者는 外交맑究院 비상임 연구위원￡로셔， 앞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은 정책건의얀이 담긴 이 報告홉의 착성에 참여했다. 대통령과 
그의 홈位 보좌관틀은 新任 金溶植 外務長官으로부터 이 보고서 에 대 한 브 
리핑을 받았다. 同 보고서는 야바 이 문제에 관련된 몇가지 연구의 일부였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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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外交政策을 위 한 情報源A로는 우선 海外 뚫ttE公館올 들 수 있다. 한 
국의 몇 몇 대 규모 해 외 공관들은 外務部， 國防部， 內務部， 文公部， 文
敎部， 財務部， 經濟企훌j院， 中央簡報部 동 여러 부서에서 파견된 A負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各各의 뾰在官들로부터의 f홈報는 共同관심사 
이외에는 공관에서 종합 명 가되고 있지 않다. 外交政策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려 는 수많은 노력 들이 실패 해 왔다. 이 러 한 情報統合努力이 실패 
한 이유로는 公館내의 기능의 分化와 정보수집에 있어서 부처간의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훌i;:tE大便가 정보통합 역할올 제대로 수행하지 옷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顧:tE官들이 여 러 부서 로부터 파견되 어 있고 그들이 
자신의 직속상사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政策案이나 건의가 해외 公짧으로부터 발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政策案이나 건의서는 本部의 실무진에 의하여 검토되었￡며， 또 
그들은 적철한 집행경로롤 권유했다. 권유된 집행경로는 上級 관사들에 
의 해 다시 검토되고， 따라서 최 초의 政策案이 외 무부의 最高 決定權者
에게 도달할 때 쯤이면 그것은 적절한 형태로 수청 • 보완되어 있기 마 
련이었다. 일반적으로， 政策案의 구체화 작업은 局長級에서 이루어지며 
最終 決定은 보다 上級의 線에서 이루어진다. 형식적인 의미에서 여타 
의 部處들 역시 이와 유사한 방식을 통해 기능하고 있다. 때때로 海外
뚫i;:tE官들로부터의 메시지는 외무부에 의해서 종합되키도 하지만， 대부 
분은 청와대의 정무 제 l 수석비서관이나 대통령 비서설장이 情報종합의 
역할을 수행한다. 外交政策情報의 중추는 정무 제 1 수석비서관실이며，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실플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情報의 結合者 역할을 
수행한다 18) 
또 다른 情報源은 學界이 다. 外交安保짧究院， 外務部， 國防部， 統一
院， 情報部 둥의 외교갱책 관련부처플은 外交政策 문제와 관련된 세미 
나 및 회의를 종종 개최하고 다양한 용역연구를 행하키도 한다. 이러한 
18) cf. 1979년 1월 20일字 中央日報에 실린 청와대 조직표. 
民主化와 國際뼈係 181 
회의나 연구의 결과들은 종종 課長들의 책상에 조차 도달하지 옷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연구 결과들이 大統領을 비롯한 고위 決定者에케까 
지 보고되기도 한다. 
때때로 용역연구가 정무제 l 수석비서관실로부터 各 부처의 산하 맑究 
所로 보내지곤 하는데， 그 까닭은 大統領이 국제정치의 특정 문제에 관 
해서 궁금해 하거나 비서관실 자체가 국제정치 問題에 관하여 알고 싶 
어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청와대로부터의 연구 용역이 관련부처를 통해 
해당 부처， 學界 또는 國會 퉁의 혼성 연구진에 ‘위촉’된다. 아주 가픔 
씩 있는 일이지만 이같은 빠究 結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 
회의나 共和黨 요직자들에게 보고되기도 하였다. 일반적￡로 政府가 후 
원하는 세미나나 용역연구의 결과들은 外交政策의 立案이나 決定過程에 
서 그다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었다. 船究結果을은 여러 수 
준의 政策 決定者에게 보고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진지하게 수용되거 
나 혹은 그렇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oJ 같은 學者들과 政府간의 
協力에 있어서의 주요한 위험은 이런 세미나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준바 
되고 따라서 여기에 참석하는 이들이 專門知識을 提供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이런 모엄얘 
參席하는 學者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政策을 合理化시켜 주는 데에 야 
용될 위험마저 있었다. 어쨌든 外交政策의 입안에 미치는 교수들의 영 
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여기에 대한 한 例外
로서 共검흉圍 문제 에 관해 專門家의 핍究結果블 수용하는 情報部의 자세 
를 을 수 있는데， 그들은 외무부보다 훨씬 광뱀하게 專門家의 見解를 
수용했었다. 
中央情報部의 영향력이 어떤 정도인지 제대로 밝혀져 있치 않지만 한 
국의 外交政策이 “탁월한 情報活動 및 미국과의 긴밀한 정보 協力"19)에 
부분적￡로 依存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中
19) Winn, Koreaη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14에 수록된 최 영 회 와 
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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央↑뽑報部는 대통령에게 직정 報告하며 部長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수 
의 비공식 자문회의등에 참석하커 때문에 누구도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서의 中央情報部의 역할을 과소명가할 수는 없다. 中央情報部가 政策決
定 기 관은 아니 지 만， 그곳이 政策을 포함한 “중요한 政治過理에 直 • 間
接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0 로 널리 믿어지고 있다 20) 한펀 外務部는 
國際政治의 급격한 변화에 中央情報部처럼 유연하게 대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外交政策의 타성은 外交政策 決定過程에 있어서 
삼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세계적￡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對中共
政策의 타성 에 서 도 보듯이 , 本質的으로 외 무부의 政策的 硬直性은 政治
的￡로 민감한 문제에 관여하커를 꺼려하는 外務部의 태도에서 발견되 
고 있다. 中央博報部가 外務部보다 훨씬 광뱀하게 專門知識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재차 명백해 보인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外交政策上의 고질적인 問題는 정책입안 
과정에서 部處간의 협력을 어떻게 조정해야하는가에 있다. 한국의 部處
間 커뮤니케이션은 “우선 部內에서 最上級을 정점무로 수직적으로 이루 
어져 있으며， 그 다음여타 部處에 수명적으로 연결된 다음 적철한수준 
까지 r達되고 있는"21)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外交政策에 관련된 各 部處들은 스스로 수집한 情報를 정무 제 l 수석비 
서관실과 總理室에 전달하며， 때로는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外務
部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따른다. 대개는 비록 
外務部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朴 대통령 시대의 해외 睡
在 大使들도 위의 채널을 따랐다. 때때로 그들은 직접 대통령과 연락을 
취하기도 했었다. 어떤 情報들은 總理室에조차 이르지 뭇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는데， f홈報가 어느 수준까지 전달되는가는 그 情報의 성격， 
情報傳達者의 판단에 달려 있다. 
대통령은 情報報告에 접하거나 그 자신의 판단에 의해 보좌관들과 相
20) Kim, “ National Goγernment，" p.25. 
21) Winn, Korean Foreign Policy Decision.makiη:g，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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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하게 될 수 있다. 자문의 경로는 다음과 같이 다양했었다. (1) 특별 
보좌관을 포함한 측근 및 때로는 해당 分野의 專門家에 개인적 혹은 집 
단적 으로 자문을 구하는 방법 , (2) 國家安全保障會議를 소집 하거 나 흑 
은 이북다는 빈번한 소규모 자문회의에서 의견을 나누는 방법， (3) 국 
우회의에서 의논하는 방법， (4) 해당 部處의 長과 의논하는 방법， (5) 
共和黨， 維政會의 主훌人土들과 의 논하는 방법 , (6) 외 무장관과의 단독 
상의 방법. 
朴 대통령 시대에 重훨한 外交政策 問題는 복합적인 자문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통령은 또한 어떤 문제에 관해 특정의 조치를 취하거나 
情報를 더 상세히 알고 싶을때， 각료들을 포함하여 그의 자문投들에게 
親書를 보내곤 하였다. 
朴 대통령 時代의 다양한 정책결정 體系에서 대통령은 國會， 政黨，
대통령 비서실 둥 여타 기관보다 훨씬 우월한 地位를 차지하고 있었다. 
李承願 대통령도 유사한 독재가형이었으나， 박 대통령이 그의 채임기에 
누렸던 만큼의 權力을 휘두르지는 못했다. 물론， 朴 대통령도 대통령의 
정 책 決定 과정 에 항상 존재하는 抱束으로부터 자유롭지 는 못했다. 그 
역시 대내외적인 구속의 테두리에서 주요한 외교 정책을 결정했던 것이 
다. 대통령의 選擇의 自由를 제한하는 要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 
는바， (1) 時間的 制約， (2) 以前의 決定이 나 公約， (3) 可用 資源의 
制約， (4) 可用 情報의 制約 등이 다 22) 그러 나 이 와같은 制約 속에 서 
대통령은 韓國의 주요 外交政策 全般에 걸쳐 유일한 政策決定者였다. 
대통령의 비서진은 대통령과 그리고 그와 政策 問題에 관하여 상의하 
치 를 원하는 사람들올 가로막는 “鐵의 장막” 또는 ‘竹의 장막"0 로 묘 
사되곤 했다. 그러나 이같은 묘사는 實際 狀況을 제대로 表現한 것이라 
고는 볼 수 없다 23) 大統領의 재가를 필요로 하는 書類들이 비서실에 
22) Theodore C. Sorenson, Decision-Makiη'g iη the White Hous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63) , p.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고급 
관리들에게는 비슷한 구속이 부과된다. 
23) 朴東緣， “韓國 行政府의 政策決定"， 11行政學會짧J (1966, 12),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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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차단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 이슈가 매우 중요하고 대통령 
의 관심을 끌 수 있을만한 것이라면 외부에서도 대통령의 관심을 끌 수 
있는 可能性은 언제나 존재했었다. 高位 政府랍更들과의 인터뷰에서， 
몇몇 사람둡이 대통령 주변의 분위기가 다소 억압척이고 불펀하다고 노 
꼈음이 알려졌지만 24) 대부분의 高位官更들은 대통령과의 討論이나 접 
축이 비교적 自由스러운 것으로 느꼈다고 한다. 朴 대통령울 가까이에 
서 홉뭘察했던 사람플은 大統領이 보고환 각종의 政策案을 채가하기도 했 
지만， 대통령 자신이 政策을 업안하기도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朴대 
통령에게 매우 好意的인 한 관찰자는 대통령이 “매우 사소한 政策決定
이라고 하더라도 성급한 決定을 내리는 적은 없었으며， 항상 결정의 政
治的 意味와 여론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고 記述한 바 있다. 
그는 계속해서 “朴 대통령은 政策決定을 하기에 앞서 항상 철저한 빠究 
와 철두철미한 分析을 하곤 했다. 일단 그가 目標를 정한 일은 강철같 
은 意志를 갖고 추진했다"25)고 쓴 바 있다. 朴 대통령의 政策決定에 대 
해서는 평카가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가 同意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점 
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朴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外
交政策決定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X. 문 제 점 
韓國 外交政策 決定過裡의 長·短點이 무엇이던 간에， 그리고 비록한 
국의 權威主義的이 고 고도로 個A的인 傳統的 政治行態가 한국 外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전통적인 것과 美 • 日 제도의 훌物이요 그 영향下에 있는 것임 
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傳統的인 특정들은 能率， 自助， 自立， 決斷性 등 朴 청권이 
24) Ibid. , p.224. 
25) 吉在虎， Ii'웃옹이 활짝 휠 혜 .lI (서 울 : 태 치 , 1965),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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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한 새로운 원칙에 의해 강화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책결청과청 
헤 一A獨走式이거나 상례적인 節次에 집착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 節
次는 政策 이슈에 따라 각각 달랐으며， 관련된 해당커관은 단지 명령을 
받꺼나 통기가 부여될 때에만 기능올 수행했다. 하지만 어떤 이슈도 그 
것이 중요한 것일 경우에는 어떤 機關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에게 곧바로 
보고되었다. 셋째로， 朴 대통령時代의 정책결정과청윤， 그 이전에도 오 
랫동안 그래왔듯이， 國家安保의 문제와 갚이 관련되어 있었다. 모든 중 
요한 外交政策의 決定은 安保라는 차원에 의해서 채색되어지곤 하였다. 
비무장지대의 긴박한 對北 무력대치 상황은 분단된 南北韓간의 긴장 
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戰略的 상황은 國內政策과 外交政
策간의 어떠한 兩分法도 허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 
는 對外政策과 對內政策간의 境界線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즉， 國內
政治의 安定性은 安保問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은 또한 外
交政策의 결청과정에 영향올 미친다. 국내청치， 對北 安保， 外交政策
이 세 분야의 높은 相關關係가 한국의 外交政策 決定體系에 어떤 매개 
변수 휴은 內的·外的 限界를 낳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도 論及
한 6.23 선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같은 복잡한 諸 요인의 적절한 調
整이 韓國의 外交政策 決定過程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 
요며， 결국 한국 外交政策의 成敗는 外交政策 자체의 질은 물론 이들 
요인의 균형을 유치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XI. 政훌決定過程의 民主化
朴 청권의 정책결정과청모델은 外交의 민주화， 즉 大聚化란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군사 쿠데타로 執權한 청권과 민주주의와는 
장당한 거리감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正統性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청 
권이 민주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朴정권 後期의 維新體制는 
i쳐外政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독재체제 를 구축하였다. 內政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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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독재체제는 外政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이 정책결정과정에 반영 
되었던 것이다. 內政과 外政에 있어서 다른 연이 있었다연 外政은 대상 
이 他國이나 地城 혹은 世界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제약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독재자가 받는 제약은 시간적 제약과 
동원할 수 있는 홉源의 한계이다. 朴 대통령의 경우 직업군인으로서 해 
외에 대한 풍부한 지식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그는 외부세계에 대한 븐 
인의 부족한 교육과 견문， 外交정책의 專門性을 어느 정도 認、知하고 있 
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제약과 한계가 그로 하여금 對外정책을 內
政에 있어서의 정책보다 조심스럽게 다루게 한 것이다. 
경칙화된 朴정권의 성격은 外交의 민주화， 즉 大쨌의 참여와는 엄청 
난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維新體制를 포함하는 朴 대통령 집권키의 상 
당 부분은 言論自由가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명령과 독력으로 일관된 政
治彈壓은 對外정책결정과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對外정책분야에서 가장 특정지워진 분야는 共출圍 문제였다. 反共을 國
是라고 내 세 웠던 제 3， 4공화국은 共훌圖 문제 를 주로 中央情報部만이 취 
급할 수 있는 영역￡로 전락시켰고， 여타 部處나 전문가들 마저도 철저 
한 統制下에서 로의와 연구가 가능하였다. 심지어 外務部 바저도 그 部
處의 영역을 거의 완벽하게 침식당하였다. 國會의 역할도 극히 제한되 
어 있었다. 國會 外務委員會는 1968년 국로통일원 설럽에 관한 청문회 
를 제외하고는 한번도 중요 外交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청문회나 독자적 
인 對外정책연구를 한 적이 없었다. 의원외교는 독재정권을 유지하키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으며， 의원들의 보고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척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大使 임명에도 국회의 同意가 不必要하였던 
것이다. 評價敎授團에 속하였던 外交專門學者나 公式化되지 않은 外交
자문위원들의 역할도 정부의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한 경 
우가 많다. 특히 外交정책영역이 정부의 전유물같이 취급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의 對外정책결갱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돕기 위하여 常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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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한 대통령 특별보좌관제도와 국가안전보장회의제도도 잘 활용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제도는 섣렵동기 자체도 불분명하였다. 
특보실은 정권의 正統性을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펀￡로서 구상되 었 
으나 外交담당륙보의 기능은 美國의 모렐과도 판이하게 다른 類의 對外
弘報用에 불과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가안보회의도 1964년에 
美國의 모델을 모방하여 창설하였으나 회의의 빈도나，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된 회의의 회수는 극히 미미하다 26) 美國으로부터 거의 직수입하다 
시피 한 정부제도 중 국가안보회의가 그 대표적인 실패착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차대한 安많·外交문제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외 
의 公式·非公式 會議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外交의 大聚化 차원에서 보거나 異論과 節次를 존중해야 한 
다는 맥락에서 본다연， 朴 정권의 對外 정책결정과정은 內政에서와 마 
찬가지로 독재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外
政이란 內政과 같이 다루기 어렵고， 독재자 자신의 제약과 한계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內政문제보다 신중히 다루게 되었다. 
全斗煥 정권은 朴 정권의 연장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全 정권은 청 
와대 특별보좌관제도를 두지 않았다. 美國의 保守정권 덕태무로 韓·美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朴정권과는 대조적이었다. 특히 朴정권을 답 
숨한 全청권은 A權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朴정권과 같은 문제를 야 
기하였으나 對美관계는 원만하였던 것이다. 심각한 正統性 문제에 직연 
한 全정권은 對內문제에 있어서나 對外문제에 있어서 朴정권과 外見上
의 차이는 있었지만 정책결정과청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고 보 
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구의 구상이나 外交정책 결정과정 
에 있어서의 變化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 6 공화국도 제 5 공화국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비록 盧정권이 全
정권과는 다른 방식에 의하여 執權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A的 구성이나 
26) 鄭埈昊， “民主化와 安保政策樹立 w國際政治짧農.ll. 제 28접 2호(1988).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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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에서의 청책결정과정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흔히 불리는 
與小野大라는 새로운 政治的 현상이 견제하는 기능올 강화하고， 정치세 
력들 간의 힘의 행衝狀態에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나， 對外정책결정과정 
이나 독재정권의 속성이었던 秘密王옳는 그대로 유지되고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인다. 다만 정치세력 간의 새로운 均衝狀魔로 말미암아 상당 수 
준의 言論自由와 大聚의 意思發表가 다소 자유스러워졌다는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새 현상은 外交정책결청과정을 민주화할 수 있는 하나의 
초건과 기본에 불과하다. 특히 北方外交에서 비훗된 정책결정과정의 秘
密主훌훌와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적 독점상황은 外交청책결정과정의 민주 
화에 遊行하고 있는 것이다. 盧정권은 朴정권이나 全정권에 비하여 外
交정책결정과정을 민주화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外交의 민주화는 內政의 민주화에서 가능해 지는 것이다. 따 
라서 外交문제를 정권차원에서 고려하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 
한 면에서 구상되어야 할 外交정책에 있어서의 민주화는 새로운 사고에 
서 출발하여야 한다. 
外交정책의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사고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루는 
國家利益의 개 념 에 서 출발하여 야 한다. 韓國의 경 우， 國家利益의 개 념 
자체가 광범위하게 論議되고 定立된 적이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國家利益이란 國家의 전부， 혹은 대부분에 의해서 共有
되고 있는 集合的 利益이어야 한다 27) 독재정치체제하에서는 많은 경우 
독재 자의 판단이 곧 國家利益S로 합리 화되 는 것이 다. 韓國의 독재 자들 
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外交정책결청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요구 
와 열망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外交문제에 있어서 
韓國民의 주된 역할은 “動員的， 支持的， 示威的"28)이었다고 하여도 과 
언은 아니다. 外交의 민주화는 국민의 참여를 전제하여야만 한다. 국민 
27) 具永緣， “한국과 國家利益의 과제 ", w.國政治맑究.!I， 창간호(1987) ， p. 
343. 
28) Chae.jin Lee, “The Direction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Korean 
Studies 2 (1978),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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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통한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國家利益觀의 定
立이 절실히 요구펀다. 對外청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정치체제의 성격과 
밀접한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청부의 秘密主義와 
言論自由의 문제이다. 朴정권이나 全정권의 경우， 言論의 統制는 엄격 
하였으며， 중요 안건에 대한 秘密主養는 철저하였다. 對外정책이나 安
保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청부발표가 유일한 情報源이었으며， 討論
과 反論의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鏡治者의 전문지식이나 경험， 견문이 
결여된 상태에서 국민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상태는 정책적 오류를 범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 
배되는 것이다. 정부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땅A로 한 정책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言論自由를 보장하고， 秘密主義에서 과감하게 
解放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제도와 절차를 준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제도상으로나 철차상A로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기구라고한다면 朴갱권 당시의 非公式的 會議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對外정책입안과 집행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 
도 의논상대를 언제나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돼하거나 非公式的인 통로 
에 의존하는것은 독재체제의 속성이라 할수 있다. 대통령도 相談과討 
議상대에는 어느 청도 혐束과 경훌옮u를 받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체제 
의 정책결정과정은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는데서 출발되어야 한다. 
國會가 對外청책결정과청에 기여하는 청도는 다른 민주주의국가에 비 
하여 극히 적다고 하겠다. 朴정권 당시의 외무위원회의 역할은 政策立案
이나 執行에 극히 적은 영향력이 있었을 따름이다. 외무위가 주관하는 
청문회나 對外갱책의 연구는 全無한 상태였다. 國會는 의원외교라 하여 
국회의원들의 현지시찰과 보고서 둥으로 國會의 몫올 하였으나， 이러한 
國會의 역할이 중요 對外청책결청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는 검토되 
지 않고 있다. 對外정책에 있어서 國會가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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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국회가 외무통일위를 중심으로 外交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제도 
화하고 중요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를 전문인원과 用投을 통하여 활발히 
할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國會가 연구한 對外정책문제는 광범위하 
게 配布되고 討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國會가 外交정 
책결정과정에 간접적인 참여와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外交의 민주화란 對外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폭을 증대하고 국민이 
공감을 느껄 수있는 國家利益을 기반으로하여 外交청책을 決定하고 執
行함을 의미한다. 多數의 국민이 外交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을 말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기반의 확보는 정책결정자들의 
직감으로 포착할수있는 것은아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는 
제도， 과정 그리고 철차를 중요시 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秘密
主義로 부터의 탈피， 言論自由， 制度와 節次의 존중， 國會의 活性化 이 
외에도 전문지식의 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韓國의 경우， 外交
정책의 전운지식이나 전문가들의 참여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미미 
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外務部의 연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안보 
연구원의 중요성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의 기여도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외교자문위원회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기구는 과거 非公式
的인 모임에 불과하였고， 매년 外務部長官과 자운위원들이 회식을 한변 
하는 행 사에 불과하였다. 1988년에 公式化된 자문위 원회 도 그 뱀 위 를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外務部가 對外정책을 주도하지 옷 
하는 경우， 할 수 없는 경우， 하여서는 안되는 경우 둥은 對外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심도있는 연구와 폭넓은 政策開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민주화로 가는 길은 外交담당주무부서가 對外정책결정과정의 
主 行寫者로 認定받을 수 있는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外交의 민주화도 
政治민주화와 마찬가지로 각자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